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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볼 수 있으나, 최근 중국의 위협에 따라 경제안보를 중시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경우, 경제패권국인 미·중과 달리 ‘경제안보’가 최우선 순위가 아닐 수 있다. 오히려 독일과 

같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에 기반한 ‘공급망 안정성’, ‘기술주권’ 확보가 더 적절하여 

보인다. 즉, 미국이나 독일 및 일본과의 기술격차를 줄이고 넘어서기 위한 ‘미래 성장산업과 

기술의 육성’이 여전히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3대 분야에 대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가중치를 두어 기존산업과 미래산업을 중시하는 ‘전통적 산업정책’을 지속하면서, 일단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공급망 안정성 확보’에 단기적으로 가중치를 둘 필요가 있다. 

한국적 상황에서 안보란 방위산업 육성이나 식량안보가 더 적절하다.

주제어：산업혁신정책, 경제안보, 공급망, 기술주권, 지속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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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eral Concepts of Industrial Innovation Policy and their Weights  

in Diverse Countries: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Keun Lee⋅Joonyup Kim

Abstract： This study first reviews the evolving literature on industrial innovation 

policy and thereby identifies three main goals of such policy. The first goal is traditional 

industrial policy aiming growth of existing and future industries, the second goal is 

sustainable development and quality of life, and third goal encompasses the issues related 

to supply chain and economic security. Then, the paper evaluates industrial innovation 

policy goals of the five economies (United States, China, Germany, Japan, and Taiwan) in 

terms of the relative weights given to each goal by each economy, and derives 

implications for Korea. 

The United States emphasizes economic security and supply chain stability amid its 

rivalry with China. In contrast, China focuses more on traditional industrial policies but 

has recently begun to consider supply chain and economic security. Germany and Japan 

tend to give similar weights to each of the three goals. Taiwan follows this trend with 

a new and additional emphasis on economic security given the rising threats from China. 

For Korea, economic security may not be the top priority, unlike the two super-powers. 

Instead, it seems more appropriate for Korea to follow Germany or Japan to prioritize 

supply chain stability and technology sovereignty, and, at the same time, fostering future 

growth industries must be still an important goal. Further, the concept of economic 

security for Korea should include promotion of defense industry and food security. 

KeyWords：Industrial Innovation Policy, Economic Security, Supply Chain, Technology 

Sovereignty, Sustain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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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20년의 코로나 팬데믹 발생, 미·중 패권경쟁 및 탈세계화라는 새로운 경제 환경 속에서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정부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국가의 역할 중의 

하나로서 다양한 형태의 산업정책이 나오고 있다.

산업정책(industrial policy)에 관한 최초의 연구 중 하나로 인정되는 Johnson (1982)은 

1970년대 이후 일본경제의 성공을 일본 정부의 산업정책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한편, 

Wade (1990)와 Cimoli et al. (2009)는 산업정책이 최근에 갑자기 등장하여 주목받는 개념이 

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역사 속에서 18세기의 영국, 19세기 후반의 미국과 독일, 19세기 

후반의 일본, 그리고 20세기 후반의 한국과 대만과 같이 다양한 국가에서 존재했다고 주장

하였다. 특히 Amsden (1989)은 한국이 경제적으로 급속하게 일본을 추격할 수 있었던 소위 

‘한국의 기적’이 ‘시장 가격이 아닌 인위적 가격 책정’ 정책에 기인한다고 언급하며, 이와 

같은 정부의 가격 통제는 특정 산업에 대한 초과이윤을 발생시킴으로써 대기업이나 재벌

기업에게 진입의 유인동기로 작용했음을 밝혔다. 이런 형태의 국가의 역할은 동아시아형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라고 명명되었다(Johnson, 1982; Thurbon, 2014; Kastelli et 

al., 2023). 

산업정책의 긴 역사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기적’에 기여한 공로를 일정정도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World Bank, 1993), 신자유주의 세계질서 하의 WTO 체제가 

등장한 이후 산업정책은 주류 경제학 문헌에서는 금기시되어 왔다(Lee 2013).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시장이 항상 효율적이지 않다는 인식을 다시 갖게 하면서 산업

정책 필요성에 대한 논란을 부추겼다. 이에 대해 Stiglitz and Lin (2013)은 산업정책이 시장의 

효율성과 자원배분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글로벌 차원에서 산업정책 부활의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Mazzucato (2011)와 Kastelli et al. (2023)도 개발

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기업가국가(entrepreneurial state)’로서의 국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실제로 산업정책은 혁신정책(Innovation Policy, Edler & Fagerberg, 2017; Soete, 

2007), 산업혁신정책(Industrial Innovation Policy, Nelson & Langlois, 1983), 임무지향적 

혁신정책(Mission-oriented Innovation Policy, Mazzucato, 2018a)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

면서 필요에 의해 지속적으로 진화해왔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산업정책이 실패한 사례가 적지 않지만 어떤 형태로든 산업정책이나 공공개입에 



산업혁신정책의 주요 담론들과 그 정책목표의 국제 비교  5

의존하지 않고 지속적인 추격을 달성한 후발 경제는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산업정책 

용어의 진화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또한 최근에는 환경의 악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의 위기 등 

21세기의 절박한 우려에 대처하기 위해 ‘환경국가(environmental state)’형 산업정책으로의 

또 다른 진화를 기대하게 하고 있다(Radoševic et al., 2017; Criscuolo et al., 2022; Kastelli 

et al., 2023).

산업정책은 산업경제정책(Industrial economic policy)과 산업혁신정책(Industrial 

innovation policy)으로 구분되기도 하는데, 전자는 시장구조에 대한 개입을 중시하는 개념

이며, 후자는 R&D 투자와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중시하는 보다 새로운 개념이다 

(Bonvillian, 2022). 본고에서는 세계 주요국이 추구하는 다양한 새로운 산업정책들을 일단 

용어상에서 산업혁신정책이라고 포괄적으로 쓰기로 한다. 전통적 산업정책이 원래 관세나 

진입허가 등에서 시작한 반면, 21세기 들어서는 연구개발과 혁신에 대한 다양한 개입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이렇게 산업혁신정책이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하여 보인다.

이미 다양한 형태의 산업혁신정책이 여러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National 

Strategy for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 (2020)를 통해 20대 핵심기술 리스트를 

제시하고 인재육성 전략을 포함하는 국가적인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고, 중국은 ‘제14차 

5개년 계획(2021-2025)’에서 기술자립을 핵심목표로 세우고, 7대 핵심기술 및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국가적인 정책을 공표하였다. 다른 국가들도 제고된 중국 경제의 위상 및 이에 

따른 미·중 패권 경쟁 여파, 글로벌 경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안감, GVC (global 

value chains)의 지형 변화 등의 여건 속에서 공급망의 안정성을 위한 정책들을 모색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세계 주요국들은 자국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본고는 여러 나라가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산업혁신정책의 내용을 파악하고, 그 목표별 

가중치를 구분하고 이로부터 한국에 대한 정책 시사점 발굴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2절에서는 기존 및 최근 등장한 다양한 산업혁신정책 개념들(e.g. 임무지향적 혁신

정책, 스마트 전문화 정책, 기술주권론, 기술패권론, Society 5.0, 인더스트리 4.0 등)을 요약 

정리하고 산업혁신정책의 주요 목표를 3대 분야 및 6대 세부목표로 구분 정리한다. 3대 

분야는 ‘(A)기존산업과 미래성장’, ‘(B)환경과 삶의 질’, ‘(C)공급망 안정성과 경제안보’로 

나뉜다. 3대 분야는 다시 각각 2가지의 세부목표로 구성되는데, ‘(A)기존산업과 미래성장’ 

분야는 ‘(A1)기존 산업 경쟁력 강화’와 ‘(A2)미래 성장산업의 육성’으로, ‘(B)환경과 삶의 질’ 

분야는 ‘(B1)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B2)환경과 지속가능성’으로, ‘(C)공급망과 경제안보’는 

‘(C1)공급망 안정성’와 ‘(C2)경제안보’로 세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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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3절에서는 주요국가들이 이러한 3대 분야 및 6대 세부목표 중에서 상대적으로 

어느 부분을 더 중시하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가중치로 표시한다. 그리고, 각 산업혁신정책 

목표별로 어떠한 핵심기술을 선정하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이러한 각국의 정책목표와 그 

상대적 우선순위 평가를 위해서, 학술 논문 외에도 각국의 정부기관 및 부처가 제공하는 

정책 원문과 관련 법안 원문, 국내외 싱크탱크 및 연구기관의 분석 보고서, 전문가의 의견, 

정책포럼의 토론자료, 국내외 주요 언론 보도 등을 이용하였다. 4절 결론에서는 분석된 

각국 산업혁신정책의 목표와 핵심기술을 한국의 상황을 고려해 재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의 산업혁신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Ⅱ.  주요 산업혁신정책 담론들과 정책목표

1.  다양한 산업혁신정책 담론과 개념  

이하에서는 과거 동아시아의 경험을 기초로 등장한 전통적 산업정책 담론 이후 21세기 

들어 등장한 새롭고 다양한 담론을 핵심 문헌에 기반하여 비교 정리하고, 각 담론이 추구

하고 있는 정책목표가 무엇인지를 정리해낸다.

1 . 1 .  전 통 적  산 업 정 책

‘산업정책(Industrial Policy)’은 산업의 발전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정의

된다(World Bank, 1993). 산업정책이라는 용어는 1975년에 OECD가 가장 먼저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학술적으로 산업정책은 산업경제정책(Industrial Economic Policy)과 

산업혁신정책(Industrial Innovation Policy)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R&D 투자와 지원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최근의 산업혁신정책은 이전의 산업경제정책과 

다르다(Bonvillian & Singer, 2018; Bonvillain, 2022). 특히 산업혁신정책은 과학 및 기술적 

혁신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학기술정책(Science & Technology Policy)으로 보기도 

한다. 전통적으로 산업정책의 목표는 일차적으로는 정부의 정책적 개입을 통한 시장실패의 

보완 또는 산업구조의 개편과 고도화를 통한 경제성장의 촉진에 있었다. 추가하여 미래 

유망산업 또는 유치산업(Infant Industry)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호와 지원, 특히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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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산업육성을 목적으로 하기도 한다(Lee 2020; 장석인 외, 

2017). 1970년대 초의 글로벌 오일쇼크 이후 일본의 기계공업 분야를 지원하고 육성하는 

산업정책은 중공업의 경쟁력 증대로 이어졌고, 이어 연관산업을 안정적으로 성장시킨 대표

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요컨대, 전통적 산업정책은 ‘기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유망산업의 육성’을 추구

한다고 볼 수 있다.

1 . 2 .  스 마 트  전 문 화 ( S m a r t  S p e c i a l i z a t i o n )

‘스마트 전문화’는 성장 여건 및 경쟁력 진단을 통해 전도유망한 산업이나 기술영역을 

선택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정책 프로세스로 정의된다(Foray, 2014). 사실 스마트 전문화 

개념은 유럽과 미국 간 생산성 격차가 발생하는 구조적 차이의 문제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태동하였다. 2000년대 전후 유럽은 미국에 비해 경제나 기술적 특화, 자원의 우선순위 

설정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고 지역 차원에서도 일관적인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아 미국

과의 생산성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었고, 2008년 이후 금융위기와 유럽의 경제

위기로 인해 지역 간 불균등이 심화되는 상황을 극복하고 낙후된 지역의 혁신역량을 극대

화하기 위한 정책적 시급함에 의해 등장하게 된다(Castello et al., 2014). 스마트 전문화의 

목적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탑다운(top-down) 방식에서 벗어나, 바텀업(bottom-up) 방식

으로 지역이 주도하여 기술역량과 혁신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자립적 발전 역량을 배양

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개별 특화산업을 선택적으로 육성하는 클러스터 전략에서 

벗어나, 산업 융·복합화와 다각화를 촉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신성장동력을 발굴해 새로운 

지역 성장경로를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Asheim et al., 2017; Barca, 2009; Foray, 

2014).

스마트 전문화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대표적으로 이탈리아 Campania 지역, 폴란드 

Warmińsko-Mazurskie 지역, 프랑스 Centre Val de Loire 지역. 핀란드 6개 도시(헬싱키, 

에스푸, 반타, 탐페레, 투르쿠, 오올루) 전략 사업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 사례 모두 기본

적으로 스마트 전문화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우선순위 사업을 선정할 때 지역의 특성과 

역량 및 지역사회의 필요가 전반적으로 고려되었다는 특징을 가지며, 스마트 전문화 영역 

관련 비즈니스 기회의 확대뿐만 아니라 글로벌 가치사슬로의 편입 등 지역이 경쟁환경

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투입된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받는다. 그 외에도 

이들 도시는 개별 도시의 전략 목표인 탄소중립 실현, ICT 전문화, 광공업 및 금속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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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 바이오경제, 관광산업 육성 등을 달성하기 위해 도시 간 네트워킹을 위한 개방형 

혁신플랫폼을 구축하고 도시와 기업 간 협력을 성공적으로 체계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요컨대, 스마트 전문화는 ‘기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동시에 ‘환경과 지속가능성’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1 . 3 .  임 무 지 향 적  혁 신 정 책 ( M i s s i o n - o r i e n t e d  i n n o va t i o n  p o l i c i e s )

‘임무지향적 혁신정책’은 사회적 도전과제에 대한 성공적 대응을 혁신정책의 핵심에 

두는 이론 및 정책이다. 특히, EU는 2018년 『유럽연합의 임무지향적 연구와 혁신

(Mission-oriented Research and Innovation in the European Union: A Problem-solving 

Approach to Fuel Innovation-led Growth)』이라는 정책보고서를 발간하면서 향후 EU의 

혁신정책을 이끌어갈 패러다임을 제시했다(Mazzucato, 2018a). 해당 정책보고서를 발표한 

Mazzucato는 임무지향적 혁신정책(Mission-oriented innovation policies, MOIP)을 ‘구체

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전선의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인 공공 정책(systemic 

public policies that draw on frontier knowledge to attain specific goals)’ 또는 ‘거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대한 과학(big science deployed to meet big problems)’으로 정의

하고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활동이 혁신성장을 지속시키는 초석임을 강조하고 있다. 

Park (2022)는 Cambridge University가 주관하는 ‘산업혁신정책 국제포럼 (2022)’, 

Fraunhofer와 한국고등교육재단 및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주관한 ‘주요기술과 기술

주권에 관한 국제포럼 (2022)’에서 임무지향적 혁신정책(mission-oriented innovation 

policy)을 거듭 소개하며, 과학기술 기반의 산업혁신정책이 추구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

였다. 또한 임무지향적 혁신정책은 사회적 가치와 목표를 분명히 하는 한편 혁신의 가치와 

구체적인 연구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협력과 시민참여를 촉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정책적 

개념을 강조하였다.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책조합(policy mix)이나 통합

정책(integrated policy)의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언급하였다. 이와 같은 임무지향적 혁신

정책의 목표에 대해 Mazzucato (2018b)는 임무지향적 혁신정책이 기후변화 대처 및 공중 

보건과 복지 개선이라는 거대한 사회적 도전과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은 미래산업을 위한 시장을 만들고 육성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협력하는 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새로운 시장 형성하거나 

기존의 시장을 육성하는 혁신의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평가하는 토대가 구축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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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히고 있다(Song & Seong, 2019).

실제로 2020년 이후 전개되고 있는 유럽연합의 ‘제9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2021-2027)’의 핵심 정책 방향으로 제시된 임무지향적 혁신정책은 혁신정책의 방향성, 

가치지향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혁신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혁신을 통한 문제

해결이 더욱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UN이 도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핵심 

임무로 설정하고 있다(송위진 & 성지은, 2019). 대표적인 사례로 독일의 하이테크전략, 

핀란드의 성장동력 이니셔티브, 스웨덴의 전략혁신프로그램 및 비전-주도 보건계획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외에도 미국정부가 인터넷과 보건에 대해 선도적인 투자를 함으로써 

새로운 기술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신규시장을 형성함으로써 ICT 산업과 바이오산업을 

창출한 것이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Mazzucato, 2018a; 2019). 

이와 같은 임무지향적 혁신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환경 및 지속가능성’을 강조

한다고 볼 수 있다.

1 . 4 .  기 술 주 권 론 과  기 술 패 권 론

기술주권(Technology Sovereignty)’은 최근 독일이 주도하여 내건 정책적 개념으로서, 

어떠한 국가·연방이 자국의 복지 및 경쟁력 확보에 없어서는 안 될(Critical) 기술을 직접

공급 하거나 다른 경제권으로부터 일방적인 구조적 의존 없이 조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된다(Edler et al., 2020). 이때 기술주권의 범위는 경제주권과 혁신주권의 하위개념

으로 디지털주권, 데이터주권, 미디어주권 등의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arch & Schieferdecker, 2021). 기술주권은 미·중 간의 패권경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모든 주권국가의 기술적 자립도 및 조달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국가 간 협력과 연대를 통한 

탄력성(Resilience)을 갖추자는 유럽 주도의 정책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기술주권의 목적은 

소수의 국가가 기술패권을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각국이 ‘기술주권(technology 

sovereignty)’을 회복함으로써 산업경쟁력 확보와 글로벌 협력을 통한 핵심기술의 일방적 

의존도 경향을 완화하는 데 있다(Edler et al., 2020). 이외에도 기술주권이 근본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적이 국민의 복지와 인간다운 삶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Edler et al., 2021). 요컨대, 기술주권론은 ‘공급망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을 강조한

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사례로 유럽 각국은 개방형 다자주의의 토대 위에서 전략적 우위를 점하는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Open Strategic Autonomy)’을 통해 기술주권을 확보하는데 집중하는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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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신산업 전략’, ‘디지털 컴퍼스 전략’ 등 녹색·디지털 트윈 전환을 통해 전략·개방성·

상호호혜성을 추구하는 “Team Europe”이라는 기치 아래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백서인 외, 2021). 

기술주권론과 비슷한 개념으로서, ‘기술패권(technology supremacy)’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개념에 대한 해외 학술문헌은 적으나, 이 개념은 통상적으로 미·중 무역갈등 및 

글로벌 경제 패권경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술대국 들이 다양한 경제적·비경제적 수단을 

총동원해서라도 얻고자 하는 절대적인 기술적 우위를 의미한다 (이효영, 2022; 최계영, 

2022). 또는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거나 발전시키고, 자국이 지향하는 방향으로 

국제적 이익을 형성할 수 있고, 비경제적 도전을 물리칠 수 있는 물질적 자원을 소유하는 

능력이라고 본다면, 경제안보라는 개념과 가장 상통한다. 기술패권을 획득하려는 목적은 

패권국의 지위를 통해 상대국의 경제적 부상을 저지하는 한편 상대국의 국내정책과 대외

정책을 자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와 패권유지를 

가능하게 함에 있다. 또한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전략적 재편을 통해 배타적 상호

의존을 ‘무기화(weaponization)’함으로써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 성장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전략을 취하려는 목적도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은 5G 네트워크 장비, 반도체, 보안, 로봇 등에 대해서 중국으로의 기술

수출을 규제하였다. 최근에는 단순히 기술수출 규제나 공급망 제제를 넘어 미국과 중국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 글로벌 기술표준을 선점함으로써 ‘기술

패권’을 획득하고자 첨예하게 대립하고 경쟁하고 있다(이희진, 2022). 또한 2022년 미국의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의 공표 사례를 보더더라도 미국의 기술패권 장악을 위한 의도를 저변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의회 상원안인 혁신경쟁법안(USICA)이 반도체 및 과학

법에 반영되어 발표됨에 따라 중국에 대한 기술제품 수출금지 및 지원금 수혜기업의 비

우호국 내 신규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친환경 생산

시설 및 미국 내 생산 요건 충족시 보조금 및 세액공제와 추가공제 등의 대규모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기존의 기술패권을 바탕으로 미국 내 

안정적인 공급망을 재편하고, 한층 더 강화된 기술패권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배경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기술패권론은 ‘경제안보’를 추구하는 정책적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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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  인 더 스 트 리  4 . 0 과  플 랫 폼  인 더 스 트 리  4 . 0

독일의 ‘인더스트리 4.0(Industrie 4.0, I4.0)’은 사물인터넷과 사이버-물리 시스템

(Cyber-Physical System, CPS)을 통해 공장의 자동화와 자율화를 구현하여 4차 산업혁명

(4th Industrial Revolution)을 실현하여 부가가치와 혁신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및 

관련 제도를 의미한다(나영식, 2020). 2011년 하노버 산업박람회(Hannover Messe)에서 

I4.0의 개념이 최초로 제시되어 하이테크전략 2020의 주요 연구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었

으며, 민간 주도의 실무위원회를 통해 제도적 개념으로 정착되었다. 이후 I4.0은 ‘플랫폼 

인더스트리 4.0(Platform Industrie 4.0, PI 4.0)’이라는 혁신플랫폼으로 개선된 개념으로 

제시된다. I4.0은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한 독일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독일 제조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독일 내 인구구조의 변화 등에 직면하게 되자, 자원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노동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노동자의 일과 삶의 조화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I4.0을 도입하였다(신동평 외, 2021). 

독일의 연방경제에너지부(BMWi)와 연방교육연구부(BMBF)가 공동 추진한 I4.0은 

CPS, 사물인터넷 등 ICT를 제조업에 적용하여 스마트공장 도입을 통한 제조업의 혁신을 

도모했으며, 시장 수요의 급격한 변화, 근로자의 고령화, 저비용 대량생산 시스템을 갖춘 

중국, 인도 등과 같은 신흥국과의 경쟁에서 제조업 강국의 지위 확보하기 위해 제조업의 

가치 창출을 확대하고 독일 사회가 직면한 경제·사회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였다

(신동평 외, 2021). 이와 유사한 제조업 발전전략이 사례로서 한국의 제조업 혁신 3.0, 

미국의 Remaking America, 중국의 중국제조 2025, 독일의 Industry 4.0, 일본의 산업재흥

전략 등이 있다. 

이와 같이 Industry 4.0과 Platform Industry 4.0은 ‘기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미래 

유망산업의 육성’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1 . 6 .  S o c i e t y  5 . 0

‘Society 5.0’은 초고령 사회인 일본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에 발표된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처음 제시된 개념이다. Society 5.0은 수렵사회, 농경사회, 공업사회, 

정보사회에 이은 다섯 번째 사회를 뜻하며, 독립되었던 개체 간의 연결을 통한 새로운 

가치 및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대량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공지능의 최적화가 이루어

지는 사회를 추구한다(Deguchi et al., 2020; Holroyd, 2022). 일본은 Society 5.0이라는 



1 2   기술혁신연구 30주년 특별호 (초청원고)

초스마트사회 달성을 통해 일본의 인구감소, 고령화, 생산성 하락, 지방소멸 등 사회적 

과제 해결 목적으로 한다. 그 외에도 국민의 삶 증진과 질적 개선을 위해 사회 전반에 대한 

과학기술의 혁신 달성을 목표로 한다. Society 5.0의 개념에 부합하는 초스마트사회 사례

를 보면, 스마트 팩토리 생산 자동화 실현 및 라스트 마일 배송 무인화 사례, ICT 기술에 

기반한 도시 생활 안정성 향상과 재해 리크스 제어를 위해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사례, 

일본 전역에 100개 이상의 지방판 IoT 개설을 통해 다양한 인재·기업의 협업을 추구하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당면한 지역과제 해결 사례 등을 꼽을 수 있다.

일본의 Society 5.0은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소결

위에서 논의된 산업혁신정책에 대한 다양한 논의는 종합하면, <표 1>과 같이 3대 분야 

및 6대 세부목표로 요약 정리할 수 있다. 즉, ①기존 산업 경쟁력 강화, ②미래 성장 산업

의 육성은 ‘(A)기존산업과 미래성장’ 분야라고 묶을 수 있고, ③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④환경과 지속가능성을 묶어 ‘(B)’환경과 삶의 질’ 분야로, ⑤공급망 확보와 ⑥경제안보를 

묶어 ‘(C)공급망과 경제안보’ 분야로 하면, 아래와 같이 크게 3대 분야가 식별된다.

그러면 이어지는 3절에서는 기술을 선도한다고 볼 수 있는 미국, 중국, 독일, 일본, 대만 

5개국이 각각 아래의 3대 목표와 6개 세부목표 중에서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판단

하여 보자. 

3대 분야(6개 세부목표) 목표의 근간이 되는 주요 개념/논의들

A. 
기존산업과 
미래성장

A1.

기존산업 경쟁력 강화

전통적 산업정책의 개념, 스마트 집중화(Smart 

Specialization), Industry 4.0, 중국제조 2025 등

A2. 

미래 성장산업의 육성

전통적 산업정책의 개념, 임무지향적 혁신정책

(Mission-Oriented Innovation Policy), 반도체 및 과학법

(CHIPS and Science Act) 등

B. 
환경과 
삶의 질

B1. 

국민의 삶의 질 개선
스마트 집중화, Industry 4.0, Society 5.0 등

B2. 

환경과 지속가능성
스마트 집중화, 임무지향적 혁신정책 등

C. 
공급망과
경제안보

C1. 

공급망 확보

기술주권(Technology Sovereignty), 하이테크전략

(Hightech-Strategy), EU 신산업전략

C2. 

경제안보  

기술패권(Technology Supremacy), 인플레이션 감축법

(Inflation Reduction Act),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산업표준 2035 등

<표 1> 산업혁신정책의 3대 분야 6개 세부목표와 해당되는 정책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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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 국가별 산업혁신정책의 내용과 그 상대적 강조점

1.  미국

미국은 글로벌 경제의 패권국으로서 산업혁신정책을 선도하는 국가다. 우선, 바이든 

정부의 대표법안인 ‘Inflation Reduction Act (`22.8)’ 를 통해서는 ‘기존산업 경쟁력 강화’

라는 미국정부의 정책목표를 확인할 수 있다(US Congress, 2022a: White House, 

2022a). 대표적으로 전기차 제조 인센티브 및 세액공제 기준을 북미 최종 조립품에 한정

함으로써 자동차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 도모하는 한편, 전기차 배터리 구성요소와 핵심

광물을 `27년까지 최대 80% 미국산 사용을 강제함으로써 연관산업의 경쟁력 확보겠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미래 성장산업의 육성’은 ‘CHIPS and Science Act (`22.8)’에서 확인가능

하다(US Congress, 2022b). 인공지능 및 반도체 포함 연관 첨단산업 역량의 총체적 제고를 

위해 2,800억 달러 규모의 연방 재정 동원하겠다고 밝혔으며,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예산 810억 달러를 확보하여 산하 ‘기술혁신국’을 신설하고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10대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중점을 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21.11)’를 통해서는 미국정부가 ‘국민의 

삶의 질’이라는 정책목표 또한 중요하게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US Congress, 

2021). 해당법안은 초고속인터넷, 국가충전 네트워크 건설, 청정에너지 발전시설 및 교통

수단, 도로와 교량의 재건 등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마련 등 21세기형 뉴딜정책 실행을 

위한 기초법안으로서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환경과 지속가능성’ 

추구와 관련해서도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와 ‘Inflation Reduction 

Act’를 통해 파악해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 환경 에너지 및 기후변화 투자 관련 향후 

10년간 3,690억 달러 지원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40% 이상 달성 목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후자의 경우에는 전력 현대화 및 재생에너지, 전기차 보급 및 충전소 마련 등 

친환경 혁신사업 에 5년간 총 2,610억 달러의 투자계획을 밝혔다는 점에서 환경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미국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백악관 공급망 100일 보고서 (`21.6)’를 통해서는 ‘공급망 확보’를 위한 미국의 

정책적 노력을 확인할 수 있다(White House 2021; 2022b). 미국은 해당 보고서에서 글로벌 

공급망 및 무역집행 메커니즘 보완을 위한 동맹국 협력 확보와 경제 재건을 위한 단기적 

공급망 혼란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를 강조하고 있다. ‘경제안보’ 추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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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목표는 ‘CHIPS and Science Act (`22.8)’와 ‘백악관 공급망 100일 보고서’에서 분명

하게 드러난다. 혁신경쟁법안(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21.6 상원안)과 미국

경쟁법안(America COMPETES Act, `22.2 하원안)의 통합안으로서 통과된 CHIPS and 

Science Act’는 이전 법안의 핵심내용 중 하나인 중국 대응 경제안보 전략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그 외에도 아태지역 경제통합을 위해 미국이 주도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

워크(IPEF)’의 구상에도 중국에 대한 군사안보와 경제안보의 성격이 강조되었으며, 국제

기술표준을 관장하는 국제표제준화기구(ISO), 국제통신연합(ITU) 등에서 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의 대중국 표준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관찰된다.

핵심기술 선정 면에서 보면, Emerging Technology 발표 (`20.11) 및 Endless Frontier 내 

‘10대 핵심기술’ 선정 (`21.11) 등의 자료에서 보듯이, 특히 양자기술, 고속컴퓨팅, 반도체, 

로봇 및 인공지능, 에너지, 바이오 기술 등을 핵심기술로 선별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3> 참조).

정리하면, 미국은 그동안 기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미래 성장산업의 육성을 중시하는 

‘전통적 산업정책’을 그동안 추구하지 않았다. 반면에 경제 블록화 및 미·중 패권경쟁 등을 

통해 자국의 전략적 산업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경제안보’를 중시하면서 그 일환으로 

‘공급망 안정성’도 중요하게 고려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민주당 정권의 특성상 

환경과 일자리 창출 등 ‘국민의 삶의 질’에 대한 일정한 가중치를 두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판단에 근거하여, 좀 자의적이긴 하지만, 인위적 가중치를 매겨보면은 (<표 

2> 참조), 미국은 3대 분야 중 ‘공급망 안정과 경제안보’를 가장 중시하고 (50% 가중치), 

그다음으로 ‘삶의 질과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며 (30%), 마지막으로 ‘전통적 산업’을 가장 

덜 중시한다고 볼 수 있다 (20%).

정책목표 미국 중국 독일 일본 대만

1.
기존산업과 
미래성장

1-A. 기존 산업 경쟁력 강화
20

10
45

20
30

15
35

15
40

20

1-B. 미래 성장산업의 육성 10 25 15 20 20

2. 
환경과 
삶의 질

2-A. 국민의 삶의 질 개선
30

15
20

0
35

15
35

20
30

15

2-B. 환경과 지속가능성 15 20 20 15 15

3.
공급망과
경제안보

3-A. 공급망 확보
50

20
35

20
40

25
30

15
30

15

3-B. 경제안보 30 15 10 15 15

<표 2> 국가별 정책목표별 가중치 (국가별=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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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중국은 그동안 자국 산업정책의 핵심을 ‘중국제조 2025 (`15.5)’ (国家制造强国建设战

略咨询委员会, 2015; 2016; 2017; 2018)에 두는 정책기조를 유지하였다. 따라서‘ 기존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목표의 추구도 ‘중국제조 2025’를 통해 파악가능하다. 대표적으로 

전통산업에 IT 시스템을 결합한 지능형 생산시스템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나, 기반기술 

강화, 혁신인프라 구축, 스마트제조 등 기존 제조산업의 전반적인 질적 개선 도모하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 그뿐만 아니라, ‘미래 성장산업의 육성’이라는 목표 역시도 ‘중국제조 

2025’ 및 ‘14차 5개년 규획 (`21.7)’ (国务院, 2021; 中国科学技术协会, 2021)에서 광범위하게 

파악할 수 있다. 여기에는 첨단소재부품 및 장비산업의 독자적 기술력 확보, 신산업 발전 

목표, 구체적 기술력 향상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 외에도 7대 과학기술과 

8대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R&D인프라 구축이나 과학기술의 자주화와 핵심 

부품 개발, 산업구조 고도화 등 혁신주도형 신산업 육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중국제조 2025’와는 별도로 ‘14‧5 순환경제 발전계획 (`21.7)’과 ‘수소에너지 산업발전 

중장기 계획 (2021-2035)’을 통해 중국정부가 ‘환경과 삶의 질’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4‧5 순환경제 발전계획’에는 순환경제 발전, 국가 자원 안보 보장, 자원 

절약과 집약적 사용, 탄소중립 달성을 목적으로 자원순환형 산업 체계 및 폐기물 순환 

이용 체계를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수소에너지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에는 수소

에너지산업 발전에 대한 단계별 목표를 제시하여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그런데, 최근의 미·중갈등 이후로 ‘공급망 확보’ 및 ‘경제안보’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우선 ‘공급망 확보’를 위한 중국정부의 정책적 노력은 ‘중국제조 

2025’와 ‘14차 5개년 규획’, 쌍순환(双循环) 전략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중국제조 

2025’와 ‘14. 5규획’에서는 첨단기술의 역내개발로 중간재 수입 문제 및 미국 기술제재 문제 

해소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고, 수입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인 국내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하는 쌍순환 전략도 유사한 정책목표의 결을 가진다. 한편, ‘경제안보’라는 

정책목표 추구는 ‘중국 과학기술진보법 개정안 (`22.1)’ 및 ‘과학기술비밀보호제도(科学技

术保密制度)’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중국 과학기술진보법 개정안’에서는 국가안보의 

핵심은 과학기술안보로 규정하고, 과학기술안보의 핵심은 인재안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역량 있는 핵심 혁신 주체에 대한 공격적인 지원과 자국의 혁신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경제·기술안보를 추구해야 함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과학기술비밀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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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국가과학기술 보호 능력을 구축하고 국가안전 및 이익에 영향을 주는 과학기술을 

강력히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안보를 중요시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상기 언급한 신성장 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선별된 핵심기술은 양자정보 및 슈퍼

컴퓨터, 반도체 및 고급신소재, 친환경 및 에너지 기술, 인공지능 등이다 (<표 3> 참조). 

이와 같은 핵심기술 선별은, 양회(兩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정치협상회의)의 「2022년 

정부업무보고」(`22.3) 및 제20차 전국 대표대회 보고내용 전문 발표 (`22.10) 등을 보면 

알 수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전대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 10년간의 우수한 과학기술 

주요 성과를 통해 혁신형 국가 대열에 진입했다고 강조하며 슈퍼컴퓨터, 위성항법, 양자 

정보, 원자력, 바이오의약, 대형 항공기, 유인 우주 비행, 달 탐사･화성 탐사･심해 탐사 

프로젝트 등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과학기술 성과를 실현했다고 밝혔다. 리커창 총리는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핵심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기술혁신과 공급 능력을 향상할 방침을 밝히는 한편 디지털 정보 인프라와

 5G 이동통신 규모화를 통해 산업 디지털화를 추진 강조하였다. 그 외에도 ‘14･5 에너지 

분야 과기혁신규획 (`22.4)’을 통해 비화석에너지 발전, 녹색 저탄소 전환 가속화에 대한 

기술개발을 강조하였다.

결론적으로 여전히 미국과의 기술격차에 직면해있고 지속적인 기술추격이 필요한 

중국은 ‘기존 산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산업의 육성’을 중심에 두는 전통적 산업

정책을 유지하는 가운데, 최근에 미국의 견제에 직면하면서, ‘공급망 확보’와 ‘경제안보’

에도 비중을 두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다시 인위적 가중치를 매겨보면 (<표 2> 참조), 

중국은 3대 목표 중 아직까지는 ‘미래산업과 기존 경쟁력 유지’라는 전통적 산업정책에 

치중한다고 볼 수 있다 (45% 가중치). 이어서, ‘공급망 안정과 경제안보’ (35%) 및 ‘삶의 

질과 지속가능성’ (20%)를 중시한다고 판단해 볼 수 있다. 

3.  독 일

독일은 전통적인 제조강국이면서 동시에 복지국가로서의 위상을 균형감 있게 유지하고 

있는 국가다. 즉, ‘기존산업과 미래성장’과 ‘환경과 삶의 질’ 추구라는 일관된 목표는 2006년

부터 꾸준히 수정 발표되는 일련의 ‘High-tech Strategy’와 ‘Industry 4.0’, ‘Platform 

Industry 4.0’ (BMWK, 2022)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확인가능하다. 기존산업에 ICT 기술을 

접목하여 자원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정책의 실행, 과학기술혁신 전략으로서 

과학기술을 통한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우선순위 핵심기술개발, 산업과 과학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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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혁신을 위한 제도 및 환경 마련, 글로벌 시장의 지속적 우위의 유지와 핵심기술제품에 

대한 신시장 창출 도모 등을 통해 독일정부의 ‘기존산업과 미래성장’에 대한 목표를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연방경제에너지부(BMWi)를 연방경제기후보호부로 확대 개편한 독일의 

환경부처가 재생에너지 인프라 투자 및 재생에너지 연구개발(R&D)에 GDP의 3.5%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를 통해 독일정부의 ‘환경과 지속가능성’라는 

정책목표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과학기술의 역할을 사회적 문제해결로 확장함으로써 

혁신의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고, 산업, 학교, 연구기관을 혁신의 주체로 인식하는 차원을 

넘어 국민 개개인을 혁신의 명시적인 수용의 주체로 포함하겠다는 계획이나, 일과 삶의 

조화를 목표로 제시하는 내용 등을 통해서는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정책목표의 방향

성을 파악할 수 있다.

한편, ‘Federal Report on Research and Innovation’ (BMBF, 2020)에서는 ‘공급망 확보’ 

및 ‘경제안보’ 추구에 대한 독일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드러난다. 해당 보고서는 미·중이 

주도하는 경제패권 경쟁구도에서 벗어나야 하고 다자간의 상호의존성과 협조관계에 기반

함으로써 일방적인 구조적 의존없이 기술 및 중간재를 조달할 수 있는 기술주권 확보를 

목표로 해야 함을 주장한다. 즉, R&D를 타국에 의존하지 않음에 그치지 않고, 핵심 전략

기술에 관한 한 원자재에서부터 최종 상품의 제조에 이르기까지 다자적 의존과 협조에 

기반한 공급망 확보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다. 

상기 언급한 신성장 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선별된 핵심기술은 의료, 바이오 기술, 

에너지 및 배터리, 환경,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이다 (<표 3> 참조). 핵심기술 

선별을 위해 ‘독일연구혁신전문가위원회(EFI)의 연구와 혁신 및 기술개발 성과 종합 

보고서 (`22.3)’에서 핵심기술 영역을 정의하고 성과를 공개한 자료를 참고하면, Industry 

4.0과 Platform Industry 4.0으로 대표되는 일련의 하이테크전략의 주요 프로젝트에서 

디지털 기술을 특히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EU의 지속가능한 배터리 법 2차 

법안 발의 (`22.12)’, ‘새로운 배터리 규제(New Batteries Regulation (`26.1. 시행예정)’, 

‘EU의 Global Health Strategy (`22.11)’ 등에서도 위에서 말한 핵심기술을 리스트를 확인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독일은 ‘전통적인 산업정책(기존산업, 미래산업)’과 함께 ‘환경 및 지속

가능성’을 중시해왔으나 최근에는 ‘기술주권’ 논의 및 ‘공급망 안정’도 중시함에 따라, 3대 

분야 6대 세부목표에 비슷한 정도의 비중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독일은 

3대 분야 중 ‘공급망 안정과 경제안보’ (35%), ‘삶의 질과 지속가능성’ (35%), ‘전통적 산업’ 

(30%) 순서이나, 상호 간의 가중치 차이는 적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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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

일본은 일련의 ‘일본재흥전략’ (産業競争力会議, 2013), ‘미래투자전략’ (未来投資会議, 

2017), ‘성장전략’ (內閣官房, 2021ab)을 통해, ‘기존산업과 미래성장’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전략을 통해 긴급 구조개혁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산업입지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산업특구 조성 등 전반적인 시장환경을 재정비함으로써 

기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건강, 에너지, 차세대 인프라, 농림수산업 

등 주요분야를 선정하고 민관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유망 

성장시장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내외 신성장 분야를 개척하기 위해 인적, 물적 

자원 및 자본을 적극 활용하는 등의 전략이 제시되었다.

한편, ‘Society 5.0’ (科学技術・イノベーション, 2022)과 ‘새로운 자본주의’ 실행계획 

등을 통해서는 일본의 ‘환경과 지속가능성’ 추구하는 일본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파악할 

수 있다. Society 5.0은 과학기술로 고령화･실업･재난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자는 비전을 

제6기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을 통해 수립하였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과학기술기본

법을 과학기술･혁신기본법으로 개정하고, 과학기술기본계획도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

으로 개편하면서, 기본계획 영역이 인문사회까지 포괄하게 되면서, 과학기술-인문사회 

융합을 통한 혁신성과 창출과 이를 통한 사회개혁을 강조하였다고 평가받는다. ‘새로운 

자본주의’는 2021년 10월 기시다 총리의 집권으로 일본 내각의 전반적인 국가정책의 축

으로 자리를 잡았고,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강조하며 국민의 인간적인 삶의 회복을 

최우선에 두고 있다. 

또한, ‘제6기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 (`21.3)’ (総合科学技術・イノベーション会議, 

2021)과 ‘경제안전보장추진법 (`22.5)’ (内閣府, 2022)을 통해서는 ‘공급망과 경제안보’를 

추구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제6기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에서 구체적으로 반도체 및 

희토류 등 전략물자 조달의 해외의존도 감소 및 자국 내 생산 증대를 목표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경제안전보장 추진법’은 명시적으로 공급망 강화, 기간 인

프라의 안전 확보, 첨단기술 연구의 민관협력, 특허의 비공개 등 4가지를 주요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국가가 반도체나 희토류 등의 주요 광물, 축전지, 의약품 등을 '특정 

중요 물자'로 지정하고, 기업의 원자재 조달처나 재고를 조사할 권한을 국가가 가짐으로써 

경제안보에서 핵심역할을 하는 공급망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상기 언급한 신성장 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선별된 일본의 핵심기술은 인공지능, 

바이오 기술, 의료, 안전 및 안보기술, 사물인터넷 등이다 (<표 3> 참조).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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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핵심기술 선별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인간 존중’, ‘다양성’, ‘지속가능성’의 

3가지 이념 하에 내각부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일본의 사회과제 극복이나 산업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AI 전략 2022 (`22.6)’을 발표하였다. 해당 전략 중에는 AI에 기반한 

의료진단 시스템 및 진단 신뢰성 평가 시스템 개발, 온실가스 관측위성을 통한 리모트센싱 

데이터 자원을 활용한 분석, 대규모 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의 최소화뿐만 아니라 새로운 

팬데믹의 위험이나 인구감소 등의 국가적 위기에 대한 대응이 필요, 설명가능한 AI에 의한 

보안기술 확립, 사이버보안 사고 및 멀웨어 등에 관한 최신 정보의 일본 내 수용을 가속화

하는 자연어처리 기술개발 도모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그 외에도 양자기술을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기반기술로 규정하고,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응용기술로서 건강 의료기술, 

바이오 기술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정리하면, 고령화 사회인 일본은 기본적으로 그동안 ‘국민의 삶’과 ‘낙후된 기존산업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었으나 최근에는 ‘공급망 안정성’도 중시하게 됐다는 점에서 

독일과 유사하게 3대 분야에 비슷한 비중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굳이 

순서를 매긴다면, 독일과는 약간 달리, ‘삶의 질과 지속가능성’ (35%)과 ‘전통적 산업정책’ 

(35%) 이 비슷하고 그다음이 ‘공급망 안정과 경제안보’ (30%)라고 판단할 수 있겠다.

5.  대만

대만의 경우, ‘6대 핵심 전략산업’(行政院, 2021a: 國家發展委員會, 2021), ‘DIGI+’(行政院, 

2021b), ‘5+2 핵심 전략산업’(行政院, 2021), ‘대만판 반도체법’(經濟部工業局, 2023) 등을 

보면, 대만정부가 여전히 ‘기존산업과 미래성장’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6대 핵심 전략산업, DIGI+, 5+2산업 혁신계획은 대만의 미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핵심

기술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투자하는 혁신경제발전계획의 일환으로, 낙후된 기존산업과 

융합하여 혁신성장을 도모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산업혁신조례 10-2’에는 기존에 갖고 

있던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제고할 수 있도록 투자 및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

조례를 제정하여 미래 산업으로도 꾸준히 육성하려는 대만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Digi+인프라를 통한 디지털 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 Digi+산업을 통한 디지털

기술과 산업 간의 컨버전스, Digi+도시를 통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산업계와 학계의 

협력을 도모하여 스마트 도시 건설 등을 구체적인 목표로 삼는다. 그 외에도 5+2산업은 

미래 성장유망 산업 발굴의 일환으로 ‘사물인터넷, 바이오메디컬,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스마트머신, 방위(항공우주, 잠수함, 정보보안)’에 ‘신농업과 순환경제’가 추가된 통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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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6대 핵심 전략산업’의 세부내용을 보면, 대만정부의 ‘환경과 삶의 질’ 추구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6대 전략산업 중 민생필수품 분야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각각 인구

구조 변화 및 고령화 문제의 해결, 신재생에너지의 설치 확대 등 구체적인 주요 정책

과제를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성’ 추구

라는 정책목표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최근의 ‘대만판 반도체법 초안 (`22.11)’을 통해서는 ‘공급망과 경제안보’ 추구를 

위한 대만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가늠해볼 수 있다. 대만판 반도체법에는 연구개발(R&D)비 

25% 세액공제, 생산 장비 등 구매비 5% 세액공제 등을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존의 아시아 중심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미국과 EU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

으로 개정·발의되었다. 상기 언급한 신성장 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선별된 대만의 핵심

기술은 반도체 기술, 사물인터넷 및 인공지능 등의 정보·디지털 기술 등이며 (<표 3> 참조), 

이는 위에서 언급한 ‘6대 핵심 전략산업’, ‘DIGI+’, ‘5+2 핵심 전략산업’, ‘산업혁신조례 10조 

2항 개정 대만판 반도체법’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대만은 한국과 비슷하게 ‘전통적인 산업정책(기존산업과 미래산업)’을 추구해

왔고, 2000년대 이후에 ‘환경과 삶의 질’도 중시해왔으며, 최근에는 중국의 위협에 따른 

‘경제안보’도 중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대만은 3대 분야 및 6개 세부목표 

중 산업혁신정책은 ‘기존산업과 미래성장’을 가장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며, 그다음으로 

‘공급망 확보와 경제안보’ 및 ‘환경과 삶의 질’을 비슷한 가중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중치 면에서는 독일, 일본과 비슷하게 3대 분야 간에 차이는 작으나, 

순서를 매긴다면, 독일 일본과는 약간 달리, ‘전통적 산업정책’ (40%)이 우선시되고,  ‘삶의 

질과 지속가능성’ (30%)과 ‘공급망 안정과 경제안보’ (30%) 가 비슷하게 뒤따른다고 판단

할 수 있겠다.

국가 주요목표 핵심기술 선정의 근거

미국
공급망과

경제안보

 양자기술 및 

고속컴퓨팅

 로봇 및 인공지능

 반도체

 의료 및 신약

- Emerging Technology 발표(‘20.11) 및 Endless 

Frontier 내 ‘10대 핵심기술’ 선정(‘21.11)

- CHIPS and Science Act미국혁신경쟁법(USICA)과 

미국경쟁법(ACA)법안을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에 반영(’22.08)

- 미국은 자국의 국가안보(군사우위, 정보우위, 경제우

위)에 핵심기술을 전략 기술로 정의

<표 3> 국가별 주요 목표 및 핵심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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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주요목표 핵심기술 선정의 근거

중국

기존산업과

미래성장

+

공급망과 

경제안보

 양자정보 및 

슈퍼컴퓨터

 반도체 및 고급신소재 

 친환경 및 에너지 기술

 인공지능

- 양회(兩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정치협상회의)에서 

「2022년 정부업무보고」(‘22.3)에서 과학기술 혁신, 

환경보호 등 주요 업무 발표

- 제20차 전국 대표대회 보고내용 전문 발표(’22.10)

- 제조업 핵심경쟁력 강화, 디지털경제 발전 추진 등 

기존의 14･5계획 방침에 따라 관련 정책을 유지 + 

14･5 에너지 분야 과기혁신규획(’22.4) + ‘바이오

경제 14･5 규획(’22.5)’

독일

환경과

삶의 질

+

공급망과 

경제안보

 의료, 바이오 기술

 에너지, 환경, 

 인공지능

- 독일연구혁신전문가위원회(EFI)는 최근 연구, 혁신 

및 기술개발 성과를 종합한 보고서 핵심기술 영역을 

정의하고 성과를 공개함(’22.3)

- EU 글로벌 건강 전략(Global Health Strategy)을 

발표(’22.11)

- 바이오·생명과학, 제조기술 부문은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디지털 기술 부문에서는 주요 

경쟁국 및 EU 대비 취약한 수준

일본

환경과

삶의 질

+ 

경제안보

 의료, 바이오 기술

 사물인터넷

 인공지능

- ‘인간존중’, ‘다양성’, ‘지속가능성’의3가지 이념 하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일본의 사회과제 극복이나 

산업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AI 전략 2022」발표

- ‘22년 말까지 「바이오 커뮤니티 성장 시책 패키지

(가칭)」를 정리하여 각종 정책 자원

대만

기존산업과

미래성장

+

공급망과 

경제안보

 반도체기술

 사물인터넷

 인공지능

- 산업혁신조례(Statute for Industrial Innovation) 제

10-2조 (대만형 칩스법) (‘22.11)

- TSMC로 대표되는 파운드리 분야에서 대만이 차지

하는 세계 시장점유율은 70%가 넘고, 후공정과 팹리스 

분야에서도 각각 40-50%, 20%대를 차지 (대만 경제부 

기술처 자료)

- 대만 반도체산업의 연간 생산액은 명목 GDP 대비 

20%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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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요약과 결론

본 연구는 산업혁신정책에 대한 다양한 담론을 검토하여서, 그 정책 목표를 3대 분야 

6개 세부목표로 분류하였다. 3대 분야의 첫째는 ‘기존산업과 미래성장’이라는 전통적 산업

정책 목표인데 이는 다시 ‘기존산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산업의 육성’이라는 두 세부 

목표로 나뉜다. 둘째는 ‘환경과 삶의 질’ 분야인데 이는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환경과 

지속가능성’으로 구분된다. 셋째는 ‘공급망과 경제안보’인데, 이는 ‘공급망 안정성 확보’와 

‘경제안보’로 세분된다. 이어서, 세계 주요국(미국, 중국, 독일, 일본, 대만)의 산업혁신

정책이 이 들 목표를 어느 정도 중시하는지를 검토하였다. 이들 국가는 각기 다른 맥락과 

입장에서 이들 산업정책 세부 목표 간에 서로 다른 비중을 두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경제

안보와 공급망 안정이라는 목표가 최근 들어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기존산업 경쟁력과 신성장 산업을 중시하는 전통적 산업정책을 그동안 추구하지 

않았으나, 미·중 패권경쟁 이후로 경제안보를 중시하면서 그 일환으로 공급망 안정성도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미국은 민주당 정권의 특성상 환경과 일자리 창출에 일정한 

가중치를 두고 있다. 반면, 추격을 중시하는 중국은 기존 산업경쟁력과 신성장 산업을 

중심에 두는 전통적 산업정책을 여전히 중시하고 있고, 최근에는 미국의 견제에 따른 

공급망 안정과 경제안보에 비중을 두고 있다. 독일은 Industry 4.0 등을 통해서 기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성을 중시해왔으나 최근에는 기술주권 논의 및 공급망 안정도 

중시함에 따라, 3대 분야 6대 세부목표에 대해 비슷한 정도의 비중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고령화사회인 일본은 기본적으로 그동안 국민의 삶과 낙후된 

기존 산업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었으나 최근에는 공급망 안정성도 중시하게 됐다는 

점에서 독일과 유사하게 3대 분야에 비슷한 비중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만은 

한국과 비슷하게 기존 산업 경쟁력과 신성장 산업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산업정책을 추구

해왔고, 2000년대 이후에 환경과 삶의 질도 중시해왔으며, 최근에는 중국의 위협에 따른 

경제안보도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미국, 중국, 독일, 일본, 대만 등의 주요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핵심

기술로 인식하고 있으며, 핵심 국가전략에서 지정하고 있는 핵심기술 영역은 대부분 중복

되는 경향이 관찰된다. 단, 국가별로 국가전략에 기반한 산업혁신정책에 따라 핵심기술을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원하고 육성하는지에 따른 차이가 존재한다.

해외 주요국의 이와 같은 산업정책의 목표와 핵심기술 선정이 한국에 시사하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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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이 직면한 경제상황은 현재 패권국인 미국과도 다르고 추격국인 

중국과도 다르므로 미·중과는 다른 정책 개념 및 목표와 우선순위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 경제 대국인 미·중의 경제적‧비경제적 수단을 총동원하는 식의 ‘경

제안보’ 추구는 한국의 최우선 순위가 아닐 수 있다. 오히려 독일과 같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에 기반한 ‘공급망 확보’, ‘기술주권 확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AI나 반도체가 

미국에게는 경제안보 또는 기술패권의 영역이지만, AI 및 반도체는 한국의 관점에서는 

기존 산업경쟁력 유지의 측면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대신에 한국의 특수상황이 고려된 ‘한국적 경제안보’라는 개념을 쓴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부상한 방위산업을 IT 및 바이오 산업 이후의 신 주력산업으로 

집중투자하여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 직접적인 ‘군사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효과를 노리는 

것이 적절하다. 나아가, 쌀을 제외하면 20%대로 떨어진 식량자급률을 스마트팜 등으로 

높이는 식량안보의 개념도 적절하다. 이와 동시에, 미국이나 독일(혹은 중국의 일부)과의 

기술격차를 줄이기 위한 ‘미래 성장산업과 기술의 육성’에 선택과 집중은 여전히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관점에서는 3대 분야에 대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가중치를 두되, 독일

이나 일본처럼 기존 산업과 미래산업을 중시하는 ‘전통적 산업정책’을 지속하는 가운데 

(35%),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공급망 안정성 확보’ 및 ‘경제안보’에 일단 비슷한 수준의 

가중치 (35%)를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곧 한일 갈등 이후 주목받은 소재·

부품·장비 산업육성의 확대 연장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면 ‘삶의 질과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30%의 가중치를 할당할 수 있다.

본고의 공헌은 먼저 최근 등장한 다양한 형태의 국가의 산업 개입에 대한 담론을 크게 

3대, 세부 6대 담론으로 정리해낸 것이고, 이어서 각국이 이들 목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중시하는지를 대략적이나마 비교 평가를 시도한 점이다. 다만, 이들 다양한 목표들에 대한 

구체적 정책 수단에 대한 논의는 지면상 충분히 하지 못한 것이 한계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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